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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에 대한 한국언론보도 경향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Korea's Media Pres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최 철 호1 채 영 길1*

Chul-ho Choi Young-gil Chae

요    약

본 연구는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며 그 규정 방식이 지구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가치와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화 과정을 특징짓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고 강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보도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라는 담론에 내재된 지배적인 지구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인프라, 경제효율성, 기업혁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어떠한 영역이 강

조되고 있으며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구화 과정에서 언론이 중요시하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지구화, 신자유주의, 국가경쟁력,  

ABSTRACT

This study discuss how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re defined by the media and how the 

regulation is related to the ideology and value inherent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Specifically, we tried to examine how the 

meaning and role of neoliberal state, which characterizes globalization process, is justified and reinforced by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inant globalization process inherent in the discours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how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report releas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is reported by the media every 

year. In addition, we sough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state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by examining what areas 

are emphasized and excluded from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composed of economic infrastructure, economic efficiency, 

and enterprise innovation activities.

☞ keyword :  Globalization, Neoliberalism,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1. 서   론

 지구화는 자연적 현상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

되는 사회조직의 재구성 과정이다. 기존의 국가 중심의 

이념, 가치, 조직, 기구 등이 국가간 또는 지역간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개인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지구화의 내용과 방식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 특히 미디어는 국가를 중

심으로 하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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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상의 공동체[2]로 불린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급진

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사회 현실을 

진공상태에서 재구성하지 않고 지배적인 정치경제적 원

리를 반영하며 그 원리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확산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지구

화가 미디어에 의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국가경쟁력 지수는 이러한 오늘날 지

구화 과정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표라고 할 

수 있다.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매년 발표

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를 몇 가지 

표준화된 지수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WEF에서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매체

는 자국의 ‘성적’을 중심으로 주요 뉴스를 구성하며 순위

의 의미와 변동 원인과 자국이 개선해야 할 지표가 무엇

인지 정부가 답할 것을 미디어는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최적화된 모범 사례가 제시되며 정부와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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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모방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구화 과

정이 자연스러운 국가와 국가간 질서의 조정이 아닌 미

디어가 매개하는 특정한 가치와 방식에 의한 사회적 재

구성 과정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2017년 국가경쟁력순위는 평가대상국 137

개 중에서 26위이다. 2008년 13위에서 2014년 26위로 낮

아진 이후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사는 

이 순위를 보도하면서 그 기준과 의미를 보도하며 국가 

재구조화를 요청한다.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정도 등과 

같은 지수를 중심으로 개발된 WEF의 국가경쟁력지수가 

한 국가의 총체성을 결정하며 미래를 지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구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특정 방

식의 국가 재구조화의 이념성 및 미디어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국내 언론의 국가경쟁력 보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WEF의 국

가경쟁력 지수를 국가의 주요 매체가 어떠한 의미를 부

여하며 미디어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 지구화 과정에서 미디어가 국가의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매개하며 강화하는

지 드러내 주고자 한다. 즉,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오늘

날 지구화의 미디어적 성격이 내포한 주요한 가치와 이

념의 한 측면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지구화의 흐름과 특성

지구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자본, 

노동, 상품과 용역 등이 국가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

며 이 과정에서 기존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

해지는 현상 혹은 과정일 것이다[3]. 이러한 지구화

(Globalization)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은 바

로 민족국가(Nation-state)에 관한 내용이다. 지구화와 민

족국가라는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두 가지 견해는 먼저,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근대적 민족국가의 지위

가 크게 약화되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와는 다르게, 지구화의 추세 속에서 민족국가의 

지배력이 다소간 약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결사체로 존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 이라는 견

해이다[4][5]. 이는 곧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 혹은 민

족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근대 국가의 이념성과 역할의 지

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국가의 

이념성과 역할이 부각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그

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들이다.

김은중[6]의 민족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이념성과 

역할을 포괄하는 개괄적인 국가개념의 변화과정을 설명하

고 있는데 이때 그는 핵심개념으로 원초주의(primordialism)

와 근대주의(modernism)를 제시한다. 전통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원초주의의 경우 민족국가는 공동체내의 공통의 

혈통·언어·관습 등을 공유한 혈연과 문화 중심으로 정의

되며, 후자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의지를 기반으

로 하는 정치·계약 중심의 정의로 설명된다. 원초주의가 

국가의 일차적이며 자연적 관계 중심인데 반해 근대주의

는 이차적이며 사회적 관계 중심의 이념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념성은 집단적 실천에 의해 국가의 

정체를 재구성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고자 할 때 점차 원초주의보다 근대주의적 해

석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근대에 일어난 정치·문화

적 혁명이 더 이상 종교나 왕정체제에 구속되지 않는 주체

성을 가진 시민 계급을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 차원

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민족이 곧 한 국가라는 인식

에 자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여 원초주의적인 민족의 에

스노(ethno)개념이 약화되고 동시에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이 전 지구적으로 대

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초주의적 관점에서 근대주의

로의 전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현실 속 예들도 이를 뒷받침

한다. 예를 들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주변부국가에서 중

심국가로 이동하는 이주민 혹은 이주 노동자의 사례는 원

초주의적 민족국가의 개념에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으

며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구성되는 국가의 개념 하에

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그럼으로 지금까지의 지구화를 

추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자본과 경제이며 앞서 살펴보았

듯 이들은 국가의 의미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오스터함멜 과 피터슨[4] 역시「글로벌화의 역

사」라는 저서를 통해 지구화 관련 초기 논의는 국제 무

역을 주로 다루는 ‘세계 경제’ 차원에서 대다수 이루어졌

다고 보았다.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팽창과 국제적인 상

품 및 자본 이동 격화의 흐름, 다국적 기업의 출현 등 글

로벌 범위로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경제적 연계를 지구화

의 흐름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듯, 경제 혹은 자본주의

의 지구화를 지구화논의에 필두에 세우거나 핵심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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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전혀 낯설지 않다. 또한, 이 후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7][8][9][10][11][12]. 

지구화 담론을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다. 

국가는 한 사회의 정체를 대표함에도 미디어에서 국가는 

경제 주체로 축소되고 일반 기업과 유사한 ‘경쟁력’을 요

구받는다. 심지어 미디어를 통해 국가는 상품화의 대상으

로 전락하곤 한다. 예를 들면 국가브랜드는 “전통적으로 

국가라는 통치적인 위상을 생산과 소비의 목적과 수단으

로서 재정의 함으로써 타국가와 그들의 자원을 경쟁조건

으로 하여 차별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13]. 이처럼 미디

어는 지구화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지구화를 당연하며 유일한 과정으로서 국가까지 상품화

의 대상으로 치환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수행한다. 

2.2 지구화와 국제기관

이와 같이, 지구화는 단순한 국가 간 관계의 지리적 확

장이 아닌 특정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화되는 복잡한 담론의 정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각종 국제조약 및 기구들과 

이들의 담론들은 그러한 과정을 추동하는 강력한 주체이

다. 예를 들면 1947년 전 지구적 자유무역주의 구축의 시

발점으로 GATT체제, 자유무역주의의 확립을 위한 IMF

(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우루과

이 라운드를 통해 등장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오늘날 

지구화의 특성과 확장을 견인하는 대표적 국제 기구들이

다[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 불리는 

GATT의 경우 무역의 대상을 공산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농산품과 서비스 등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고 평

가받고 있다. 이후 GATT체제의 종결과 함께 출범한 

WTO의 경우, 130개국이 넘는 회원국들이 있으며 서비스

와 지적 재산권 등이 조약의 형태로 새로 포함되어 사실

상 자본주의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

니라 각 회원국 간의 무역에 문제가 발생할시 WTO에 제

소하면 이를 판단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분쟁조

정권한까지 갖고 있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강력한 구속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WTO의 이러한 권한은 단일 기

구가 가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하고 폭넓은 범위

의 권력으로, 자본주의와 뒤이어 설명할 신자유주의가 얼

마나 전 지구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질적으

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선 기구들과 같

이 국제법상의 실질적 구속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매

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부

와 언론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국제민간회의 형

태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역시 

경제 분야의 지구화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주체이

다.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이 국제회의는 1971년 경

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의 주도하에 설립된 이래 매년 세

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스위스 다보

스에서 모여 세계경제의 현안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에 대해 토론하는 장으로 발전하였다. 국가경쟁력보고서

를 포함해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들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

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역시 세계경제포럼을 유엔비정

부자문기구로 지정함으로써 그 권위와 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중 가장 주목

받는 보고서인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상

황을 다수의 지수로 나타내고 각 지수들의 값을 자체적

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는데, 이

렇게 개발된 지수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수준을 

서열화하여 배포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이미 구조화되

어 있는 세계질서의 지배권력을 공고화하며 한편으로 신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

에 직면해 있다[15].

2.3 신자유주의와 국가

세계화흐름에 있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자

본주의의 세계화에 구체적 작동원리로써 주목받아왔다. 

신자유주의란, 20세기 초반의 케인즈주의가 시장실패

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자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하려

는 움직임으로,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시

장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시장의 자율적 배분원리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체제이다[11].  데이비드 하

비[16]역시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데올

로기라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시장

과 자유무역 그리고 탈규제화라는 제도 속에서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사적 기업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

업과 시장의 자유 및 개방 그리고 탈 규제정책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행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비판적으로 설명

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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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pts and phenomena of neoliberalism

개념

⦁사적소유권의 (강력한) 보장
⦁자유 시장
⦁자유 무역
⦁법에 의한 통치

현상

⦁규제의 완화
⦁행정부의 기능강화-군사, 국방, 경찰 등 법
의 구조와 기능을 재구성 함으로써 시장 
기능 확보 및 사적 소유권 보장
⦁대자본의 이익증대
⦁사회복지의 축소
⦁노동안정성 저하-노조해체, 임금억제, 근로
의 질 저하
⦁탈취에 의한 축적(부의 불균등한 재분배)

-법인화, 상품화, 민영화, 금융화, 유휴    
노동 생산
⦁기존 윤리적 신념의 대체 - 시장 거래의 범
위와 빈도의 극대화를 통한 시장교환 및 
계약관계의 인간 행동지참화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IMF나 The World Bank, GATT-WTO와 같은 초국가적 

단체들이 국가 간 무역장벽의 철폐 혹은 자본시장의 개

방 등의 분야에서 주로 역할하고 있는 결사체라는 사실

은, 동시에 이들 단체가 갖는 전 지구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가 지구화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적 용어임을 증명하고 있다[13]. 

앞서 논했듯 신자유주의는 다분히 경제적 용어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영향이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유현석[18]

에 따르면, 특히 199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게 된 라틴 아

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이전 독재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

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일견 신속한 경제성장 및 질서 수

립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갓 출범한 민주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16][18][19].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들이 국

가내로 유입되는 과정의 측면에서 매우 깊은 상호연관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8].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전 지

구적 대세로 자리 잡고 그로 인한 현상의 변화가 감지되

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기능은 세분화되고 그 속에서 파

편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초래된

다는 지주형[20]의 지적처럼 신자유주의가 국가와 민주

주의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

지기 시작했다. 또한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국가와 해

당 국민의 재산권에도 위협이 되는 사례로 꾸준히 보고 

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마치 신

자유주의의 지구화가 후쿠야마식의 역사해석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역사 전개 과정에서의 필연이자 종국적 형태

인양 신자유주의 담론을 확장시켜오던 미국을 위시한 서

구세계 스스로의 경제위기에서 기인한바 있다[14]. 그러

나 그보다 앞서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

처시기에 경제불황과 오일쇼크(oil shock)로 인한 경제성

장율 저하,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위기 속에서 등

장하여 국제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핵심적 시기이자 원인으로 지목되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11], 서구의 신자유주의자들이 보인 ‘강압’으로

까지 평가받는 정책적 자신감은 마치 신자유주의가 당시

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대안이자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진

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부터 야기된 서브프라임 사태

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단시간에 확산되면서 이를 가능케 

한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는 재평가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이렇듯 신자유주의 담론의 확산과 재평가라는 

국면에 미디어 역시 다양한 형태로 역할했다고 보인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태동되었던 미국의 미디어들은 신자

유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른바 ‘엘리트 언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론형성 및 담론

확산의 역할을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률[2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언론에도 자주 인용

되는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월스트리트 

1 한국은 2015년 부터 외국계 투자기업 론스타와 외환은행매각
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
은행을 매각함으로써 납부해야할 세금 5조원 가량이 정당한
지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재판은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의 우리정부에 대한 제소로 인해 열
리게 되었다. 론스타측의 제소 근거는 ISD조항으로 투자자가 
국가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는 국제 조약이다. 한국은 미국과
의 FTA협상 당시 이 조항으로 인한 큰 소란을 겪기도 하였
다. 관련기사 : 기사제목 <론스타-대한민국 ISD소송 본격화 ...
주요쟁점은?> 이데일리2015.5.1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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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Wall Street Journal)」,「블룸버그(Bloomberg)」,「파

이낸셜 타임즈(Finacial Times)」등의 주요 미디어들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절

에 신자유주의에 대해 보도함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엘리트 언론으로 

지목되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

당 시기에 신자유주의를 보도함에 있어 어떠한 프레임과, 

보도태도, 핵심정보원을 사용했으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

이라고 파악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가 외

환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했던 1997년, 양 언론사는 ‘시장

자율’ 프레임 사용, 작은 정부 지향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해법과 정책에 대해 지배적인 선호를 드러내었다. 물론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2008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역전되어 양 언론사의 태도가 ‘시장개입’ 

‘큰 정부’등 으로 입장선회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재

평가의 국면에서 의제설정, 여론형성 및 반영 등의 언론

의 고유한 기능을 통해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

으며 그 과정에서 정론의 역할보다는 정치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국가경쟁력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신자유주의가 지구화되는 과정

에서 그 실질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써 국제

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표인 국가경쟁력지수

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왜 국가경쟁력지수가 신자유

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

는지 간략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국은행은 1996년 주간해외경제라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두 단체 즉 세계경제포럼

(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평가 방식과 결과

에 대해 비교한 바 있다. 이전까지 두 단체는 공동으로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단체 간 경쟁

력 평가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1996년부터 세계경제

포럼은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기존 평가방식을 유지한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세

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에 대해 “1인당 GDP의 높은 증

가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으로 정

의하고 평가조사 항목수를 대폭 축소(378개 항목에서 155

개로 수정)하면서 조사 항목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평가

방식변화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평가항목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던 예전의 방식에서 1)무역·투자에 대한 

경제의 개방도 2)정부의 역할 3)금융부문의 효율성 4)노

동시장의 탄력성 및 유연성 부문에 전체 가중치의 3분의 

2를 배정하고, 경영의 질이나 사회간접자본, 기관의 효율

성 등에 나머지 가중치를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통계조사와 더불어 기업가 대상의 설문조사 항목은 기존

의 방식을 고수하였다. 달라진 평가방식에 대한 결과로써 

독일의 예를 제시해보자면, 같은 해 WEF의 평가는 22위

였지만 IMD의 평가는 10위로 상당히 엇갈린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은행은 이를 WEF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했다. 본 연구는 앞선 논의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본격적

으로 지구화되던 시기에 WEF가 국가경쟁력순위를 평가

하는 방식이 신자유주의가 전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

정되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WEF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고

자 한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은 그 후에도 시기와 상

황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왔으나, 경제효율성과 시장개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는 2017년 현재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을 살펴봄으

로써 확인해볼 수 있다. 2017년 국가경쟁력보고서[22]에 

의하면 당해 연도 국가경쟁력지수의 측정은 크게 3개 분

야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야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다시 제도와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및 보건과 기본(초등)교육으로 세분화된다. 

두 번째 분야는 효율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들로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

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발전 준비상황, 시장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혁신성 및 정교함

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사업적 정교함과 혁신정도로 구성

되어 있다. 측정되는 요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가경

쟁력보고서와 세계경제포럼의 이념성이 한쪽으로 기울

여져 있지 않은지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몇몇 요

소들이 눈에 띈다.   

한편, 2017년 조사에서 총 137개국 중 한국은 26번째

로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였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 순위보다는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세계경제포럼

이 자체적으로 내어놓은 평가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훌륭한 인프라(8th)와 친화적인 거시경제적 환경

(2nd)이라는 요소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반대로 노동시장의 효율성(73rd)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



국가경쟁력에 대한 한국언론보도 경향 연구

102 2019. 2

키는 요소로, 더욱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106th)

과 갈등적인 노동자-고용주간의 관계(130th), 높은 정리해

고 비용(112th)이 국가경쟁력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

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기대치를 밑도는(consistently 

underperform)”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이 한국경제의 발목

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경제포럼의 내놓은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를 살펴보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순위는 신자유

주의적 경제정책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 Measuring factor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출처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108 p.12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앞선 질문에 대한 분석

단위를 미디어의 기사 및 보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본 분

석에 앞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짚고 넘어

가고자 한다. 먼저, 국가경쟁력 자체 혹은 국가경쟁력보

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는 그리 높

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경

제포럼이 내놓은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도하고, 세계 경제를 단일한 질서에 의한 기준

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서 벗어나

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으로 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단순히 국

가경쟁력을 ‘강화’ 하고 ‘제고’하는 방안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순위 상승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국

가경쟁력순위의 상승이 꼭 우리사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며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변화되고 있는 노동 형평성과 같

은 가치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

히 국가경쟁력순위를 몇 단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경쟁력과 더 나아

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개방, 탈규제, 자유무역, 자유시장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가 유입된 시기와 맥락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물론 앞선 정부들에 의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움직임이 

감지되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김영삼정부 시기에 맞게 

된 외환위기와 뒤따른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신자

유주의로의 정책전환이 IMF가 제공한 구제금융 프로그

램이라는 경제적 틀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로 판단하는 경향

이 존재한다[14][18][19]. 당시에도 IMF는 우리나라를 비

롯한 구제금융을 요청한 모든 국가에 긴축적 거시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1997년 11월에 

처음으로 IMF와 한국정부가 마주앉은 자리에서 자국 특

히 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미 재무성까지 직

접 개입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가치 즉 자본시장개방, 금융 

및 무역 자유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등을 요구

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내의 신자유

주의자들 역시 기업, 금융, 노동 부문의 여러 개혁안들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삽입시켰다[16]. 구조조정을 

비롯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제도가 이때에 도입되

었음은 물론이다[20]. 이 시기를 들어 강요된 신자유주의

의 시기라는 평가도 존재한다[19]. 이후 IMF를 내세운 신

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

준이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정책부

문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함은, 노동시장의 규제를 

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정책을 의미한다[23]. 

하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 문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

어서면서 재벌이나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념

이 되었다[1]. 이 과정에서 과거 애써 법제화했던 노동 형

평성과 같은 가치들은 배제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를 한국

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거론되는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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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반의 강력했던 경제개혁의 의지와는 달리 정권이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준 반면, 1993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노동배제전략으로 인해 노조 조직률의 하락, 임금

하락,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해고조건의 완화2를 불러

일으켰다[24]. 이로 인한 결과로 한국사회는 수많은 실직

자의 양산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서민경제의 파탄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우

리 헌법이 규정하고 노동 형평성과 같은 다양한 노동자

의 권리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

각한 위해라고 볼 수 있다.

(Table 2) Key Concepts of Labor Equity

개념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노동3권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최소한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생산성 및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
⦁노동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노·사·정 위원회의 상시 가동

출처: 금재호(2011, p.17)의 논문에서 인용 및 재구성

본 연구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써 자리매김하고, 지구적 차

원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과  영

향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 신자유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은 다양한 비균형적 경

제발전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

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성적표 즉, 국가경쟁력평가에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국가의 형성에 있어 다양

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 혹은 무시함으로써 민주

적 공론장의 기능과 3권 분립의 원칙을 마비시키고, 행정

부의 권한 확대를 압박 혹은 강요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정당성에까지 위해를 가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국

내법 혹은 국가 간 조약 등)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적 성

격을 뛰어넘어 수많은 노동문제, 실업자 양산, 비정규직 

양산 등의 매우 현실적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된다.   

2 정태환[23]의 연구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에서 
1997년 1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87년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80%수준 이었으나, 
97년 72%로 낮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세(4.8%)도 정
규직 피고용자의 증가세(3.3%)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3.1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지구화 

과정에 미디어가 어떠한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매개하

는 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의 도출은 미디어 분야에

서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여 인근 학문영역

의 연구들을 발굴하여 참조하였다.

[연구문제 1] 매체별 국가경쟁력지수 관련 보도양은 어떠

하며 시기별 변화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언론에서 보여지는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주

요 행위 주체들은 누구이며 매체별 분포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점은 어떠한가? 

[2-1] 언론이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문제화하는 

주요 행위 주체는 누구이며 매체별 분포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점은 어떠한가?  

[2-2] 언론이 강조하는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주

요 행위 주체는 누구이며 매체별 분포에 있

어서 유사성과 차이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 보도의 특성은 어

떠한가?

[3-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를 저해하는 요인

은 매체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3-2]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은 매체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3.2 연구방법

3.2.1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총 10년간의 분석

기간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매체들의 국가경쟁

력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기간을 2008년

부터 2017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2008년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어떤 정부보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중요

성이 대두되었던 시기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사전 조사에서 노무현, 김대중 정

부시기에는 관련된 기사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분석 대

상에 적합한 기사가 거의 추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 시기를 분석의 시작점으로 설정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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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과정의 
주요행위주체

① 입법부 ② 사법부 ③ 행정부 
④ 대기업 ⑤ 노동계 ⑥ 시민
⑦ 기타

가치
차이

효율성 
(경제)

국가경쟁력에 관한 각 언론사의 기
사에서 부각되는 가치가 신자유주의
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에 집
중되어 있다.

①구조조정 ②규제해체
③민영화 ④사회복지 철수
⑤사적(기업) 소유권 보장
⑥자유무역 ⑦자유시장
⑧노사관계 자율화
⑨국가통치와 공권력 행사
⑩기타

형평성 
(노동)

국가경쟁력에 관한 각 언론사의 기
사에서 부각되는 가치가 형평성, 노
동건전성 등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
다.

①노사관계개선 ②노조설립
③임금향상 ④노동법 준수
⑤고용안정성 ⑥일자리창출 
⑦근로조건개선 
⑧공권력의 제한적 사용 ⑨기타

가경쟁력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기간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가 설립된 2008년 3월 13일부터 현재 시점인 2017년 

12월 15일 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신문뉴스로써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설정하고 방송뉴스는 MBC와 SBS의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신문뉴스로 조선일보와 한겨

레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 두 신문이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보수, 진보 신문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하는 

국가경쟁력의 보도 태도 및 노동 문제 등에 대한 가치차

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방송뉴스매체인 MBC와 SBS의 보도를 분

석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분석대상을 다양화하고 조금 더 

세밀하고 신빙성 높은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 SBS와 같은 상업방송의 경우 공영방송보다 국가경

쟁력사안에 대한 자사의 입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MBC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

부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지만, 그 외에 상업방송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추가하

였다.

(Table 3) Analysed period and number of coverage 

분석기간 2008.3.13~2017.12.15 (약 10년)

언론 조선 한겨레 MBC SBS

기사수(건) 44 26 29 29

합계(건) 128

자료수집은 4개 언론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국가경쟁

력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나오는 기사를 수집하였고 

헤드라인과 본문 내용이 동일하게 구성된 방송뉴스의 경

우 중복된 보도는 제외시켰으며 국가경쟁력순위를 측정

하는 다른 기관의 순위 보도 역시 제외시켰다. 조선일보

의 경우 조선일보 홈페이지 (www.chosun.com)에서 ‘지면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나머지 언론사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 카인즈(www.

bigkinds.or.kr)’의 상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

다. 분석은 PASW Statics 1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3.2.2 분석유목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Table 4) Key Analysed Categories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지구화 과정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되는 3

권 분립 원칙이 위배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따라서 연구

문제 2의 신자유주의 행위자를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나누고 여기에 앞선 논의에서 신자유주의와 연관이 있는 

주체들로 거론된 기업과 노동계, 시민을 추가하여, 한국 

언론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지수를 상승 혹은 저해하는 요소

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문제 3은 국가경쟁쟁력에 관한 각 

언론사보도에서 부각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아보는 형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선 이론

적 논의에서 검토했던 신자유주의체제의 하위 구성요소

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유목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효

율성항목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1)구조조정 2)규제해체 3)민영화 4)사회복지 철수 5)사적

(기업) 소유권 보장 6)자유무역 7)자유시장 8)노사관계 자

율화 등을 경제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한 기사가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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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구체적 이유 없이 국가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 및 국가통치와 공권력 행사를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효율성 항목에 추가하고자 한다. 

반대로, 형평성항목에서는 1)노사관계개선 2)노조설립 

3)임금향상 4)노동법 준수 5)고용안정성 6)근로조건개선

을 기본으로 이 외에도 사회의 균형있고 건전한 발전을 

주장하는 기사 및 공권력 사용의 제한을 강조하는 기사

를 형평성 항목에 추가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매체별 국가경쟁력 보도량

연구문제 1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MBC, SBS의 국

가경쟁력지수관련 보도의 양이 시기별로 어떠한지 알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총 분석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각 언론사의 국가경쟁력보도의 양을 은 조선

일보가 44건 한겨레가 26건 MBC와 SBS가 각각 29건을 

보도하였다(표 2참조).

매체별 보도비율을 보면 조선일보가 약 35%로 가장 

많은 보도를 하였으며 MBC와 SBS가 각각 23%, 한겨레

신문이 19%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도 비율을 통

해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조선일보

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양의 차이가 약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관심도와 함께 이념적 적합도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매체별 시기에 따른 보도량에서도 한 가지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그림 2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시절에 모든 매체의 국가경쟁력

에 대한 보도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끈다. 

(Figure 2) The Change in coverage amount in time 

period

매체별 보도의 최고치 역시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인 2008년, 2009년인 점도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조

선일보의 경우 이 시기에 총 44건중 70%가 넘는 31건의 

보도를 내보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MBC 68%, SBS 62%, 한겨레신문이 57% 순이었다. 

4.2 매체별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행위자 특성

오늘날 지구화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행위 주체를 

부각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 MBC, SBS에서 지목하는 국가

경쟁력 관련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지를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전통적인 공적 기구인 국가 관료기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사적 주체인, 기업, 그리고 시민 민간 

주체인 노동계, 시민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중심

으로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선 언론들이 보도하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행위자는 행정부〉기타〉

기업〉입법부〉노동〉시민〉사법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순위 결과발표를 단순히 소개하는 기사를 기

타로 분류한 것을 고려해 보면, 행정부라는 국가경쟁력 

관련 행위자가 다른 모든 행위자들에 비해 부각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언론의 보도에서 이를 확인해 보

면, 2011년 9월 8일자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국

가경쟁력 순위에 대한 진단보도에서 “순위 하락의 이유

는 정부의 규제” 이며 이를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 묘사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 같은 해 

2월 19일 보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경쟁력을 높

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헤드라인에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Table 5) Major actors in National Competitiveness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행위자

행정부 기타기업노동 입법부 사법부 시민

빈도수(건) 61 38 18 8 3 0 0

비율(%) 47.7 29.7 14.1 6.25 2.34 0 0

  

그럼으로, 우리언론이 보도하는 주요 국가경쟁력 관련 

행위자는 행정부와 기업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를 제

외한 노동(4) 입법부(3) 시민(1) 사법부(0)는 철저히 배제

되어 있다.

한편, 분석대상이 된 언론사별로 보도한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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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위자를 살펴보면 SBS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가

장 비중 있는 신자유주의 행위자로 행정부를 뽑았다3. 비

율로 보았을 때 조선일보가 타 언론사에 비해서도 행정

부를 가장 핵심적인 국가경쟁력 관련 행위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기업요인역시 모든 언론사에서 행정

부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경쟁력 관련 행위자로 보도되었

고, 다른 변인들은 큰 주목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매체 간 차이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일보와 한겨레 즉, 신문매체는 입법부, 행정

부, 기업, 노동계와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을 보도에 활용

하고 있지만 MBC, SBS와 같은 방송매체들은 행정부와 

기업이라는 제한된 행위자들에게만 주목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보도의 심층성과 다양성에 있어 방송뉴스가 

신문뉴스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able 6) Major actors i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Media

조선

일보
한겨레 MBC SBS

입법부 1(2.3) 2(7.69) 0(0) 0(0)

사법부 0(0) 0(0) 0(0) 0(0)

행정부 27(61.4) 11(42.3) 14(48.3) 9(31)

기업 7(15.9) 5(19.2) 6(20.7) 0(0)

노동계 4(9.1) 4(15.4) 0(0) 0(0)

시민 0(0) 0(0) 0(0) 0(0)

기타 5(11.4) 4(15.4) 9(31) 20(69)

합계 44 26 29 29

* 괄호 안은 %

한편 분석대상 언론의 국가경쟁력보도 중, 문제시되는 

주체와 기여하는 주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이념적으로 분명하게 나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조선일보

의 보도를 살펴보면, 2009년 8월 10일자 인터뷰기사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

쟁력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불확실한 법의 지배’, ‘전투

적인 노사관계’ 등을 지적한다. 그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쌍용자동차사태를 두고 “경찰은 합법

3 SBS가 기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단순히 국가경쟁력순위 
발표를 전달하는 보도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타로 분류된 기사의 경우 ‘한문 활용을 통한 국가경
제력의 제고’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사임을 
밝혀둔다.

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전투적인 노사관

계는 다른 나라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다. 이러한 인터뷰 기사의 내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함에 있

어 꾸준히 요구되었던 ‘법치와 공권력 행사’와 ‘구조조정

을 통한 기업경쟁력제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

해지는 각종 노동탄압적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한 달 후 

보도에서는 ‘죽창’을 드는 ‘강성노조’로 인해 의경이 각

막을 다쳤다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바닥 수준의 노사관

계’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떨어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임원의 

언급을 인용하며 ‘정부의 무소신과 무원칙이 노사관계를 

해쳐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소신있는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기사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29

일 보도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 산정에서 기여하는 항목

으로 ‘국가신용 및 기업혁신’, ‘거시경제 환경’ ‘도로·철도

와 같은 경제 인프라’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이

와 같이‘하드웨어’는 문제가 없으나 ‘소프트웨어’가 문제

라며 구체적으로 노동분야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으로 명시해 놓았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앞선 조선일보의 보도와 하루 간

격의 2016년 9월 28일  ‘국가경쟁력 떨어뜨리는 노사간 

협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사

간 협조가 ‘138개국중 꼴찌에서 4번째 자리’라고 지적하

면서 2007년에 55위였던 이 부문 순위가 이듬해 95위 그 

다음해는 131위로 급락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정

권변화에 따른 노사간 협조 순위의 변화에 주목한 것인

데 2008년 이래 이 부문이 급락한 원인으로 이명박정부

의 노동압박을 꼽으며 순위하락이 당시 정권과 보수매체

가 지적하듯 노동계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해결

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백만이 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고용주’라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공공부문

의 파업과 쌍용차 사태의 올바르고 시급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한겨레신문의 태도는 앞선 

조선일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나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3년 9월 5일 한겨레신문의 ‘국

가경쟁력 갉아먹는 금융 낙하산’ 이라는 보도에서도 역

시 앞선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큰 차이점이 확인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금융시장 성숙도’ 를 지목하면서 구체적으로, 국내 한 금

융사의 임원에 금융업무 경력이 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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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임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이를 감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할 책임

이 있는 정부가 이를 옹호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기가 찰 

노릇”으로 까지 묘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앞선 조

선일보에서 지목하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소와는 전혀 

다른 요소를 한겨레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방송뉴스인 MBC의 보도에서도 국가경쟁력순위 

상승을 가로막는 요소로 노동부문을 언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및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 2017년 9월 27일 MBC는 "WEF우리나라 국

가경쟁력이 4년째 26위 ··· 노동·금융이 발목“이라는 제

목의 보도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금

융부문보다 노동부문에 집중하여 130위권의 노사협력, 

112위의 정리해고 비용 등을 언급하며 조사 대사국 중 노

동시장 효율성이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10일 보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명박대통

령이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하면서 이는 “국가경졍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집중보도했다. 전술한 것과 같이 FTA와 같은 사안은 자

유무역·자유시장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임을 상기시켜 볼 때 MBC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보여 진다. 

SBS의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단순하게 전달하

는 보도의 비중이 절반이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 혹은 가치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

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인 가치 

혹은 국가경쟁력 순위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부문을 부각

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포한 문제의 본질을 회

피하고자 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1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APEC회의에 참석하여 한 발

언을 보도하면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국

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걸친 규제를 완화”했다는 언급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규제해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묘사함

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 및 순수성을 강조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지에 반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역대 위

원장은 전직관료 및 대기업 총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인’ 발언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

에 노출함으로써 정부와 해당 언론사간의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앞선 결과를 정리해보면 매체의 이념성에 따라 조선일

보는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주체로 행정부 및 기업을 

꼽고 있으며 저해하는 요소로는 노동부문을 겨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한겨레신문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노사간 협조를 방해하여 이 부문의 순위를 크게 

하락시켰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 등의 그릇된 행정부

의 정치 관행 역시 비판하고 있다. MBC와 SBS 역시 각각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보도

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3 매체별 국가경쟁력 관련 요소 특성

연구문제 3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거나 저

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론이 어떠한 가치

와 이념을 강조하는 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2에서와 같이 각 언론사의 국가경졍력지수에 대한 가

치차이를 크게 경제효율성과 노동형평성으로 나누고 다

시, 경제효율성과 노동형평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먼저, 각 매체별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석대상이 

된 전체 언론의 국가경졍력에 대한 가치차이분포를 살펴

보면, 우리언론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가치 및 태도는 경

제효율성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경제효율성의 다양한 하위 항목 중 

어떠한 요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규

제해체가 경제효율성 요인의 32%를 차지했고, 법치와 공권

력 행사가 16% 자유시장은12%, 노사관계자율화는 7%, 기

업소유권보장이 6%, 자유 무역은 5%의 비율을 차지했다. 

18%를 차지한 노동형평성부문은 노사관계 개선(9%), 

공권력의 제한적 사용(3%), 일자리 창출(3%), 근로조건개

선(2%), 노조설립(1%) 등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Table 7) Key item rate in Economic Efficiency

규제
해체

국가
통치와 
공권력 
행사

자유
시장

노사
관계 
자율화

기업
소유권 
보장

자유
무역

빈도수
(건)

40 20 15 10 7 6

비율
(%)

32 16 12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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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적으로 경제효율성의 다양한 하위 항목 중 

어떠한 요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규

제해체가 경제효율성 요인의 32%를 차지했고, 국가통치

와 공권력 행사가 16% 자유시장은12%, 노사관계자율화

는 7%, 기업소유권보장이 6%, 자유 무역은 5%의 비율을 

차지했다. 

  

(Table 8) Key item rate in Labor Equity

노사
관계 
개선  

공권력의 
제한적 
사용

일자리 
창출

근로
조건 
개선

노조
설립

빈도수(건) 12 4 4 3 1

비율(%) 9 3 3 2 1  

18%를 차지한 노동형평성부문은 노사관계 개선(9%), 

공권력의 제한적 사용(3%), 일자리 창출(3%), 근로조건개

선(2%), 노조설립(1%) 등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각 언론사별 가치차이의 분포를 알아보면 

먼저 조선일보의 경우, 노동형평성부문에 해당하는 보도

가 전체 44건 중 단 한건(일자리 창출)으로 경제효율성에 

극단적으로 치중하여네네 국제경쟁력관련 보도를 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국가경쟁력보도가 전체 

경제효울성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건중 55건(64%)

로 분석되었다. 조선일보와는 대조적으로 한겨레신문의 

국가경쟁력보도에서 드러난 가치차이를 살펴보면 한겨

레는 총 26건의 기사중 3건(민영화, 자유시장, 행정부 역

할확대 각 한건)을 경제효율성으로, 15건을 노동형평성이

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보도함으로써 분명한 가치차이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MBC의 국가경쟁력 보도를 살펴보

면 MBC는 총 29건 중 23건을 경제효율성, 4건을 노동형

평성에 주목하여 보도함으로 분명한 가치차이를 드러냈

다. MBC의 국가경쟁력관련보도가 경제효율성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86건 중 23건으로 26.7%로 분석되

었다. 

마지막으로 SBS의 국가경쟁력관련보도를 살펴보면 

SBS의 국가경쟁력관련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석된 총 

29건의 기사 중 절반이 넘는 18건이 단순히 국가경쟁력

순위를 소개한 기사로, 연구문제 목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었다. SBS의 국가경쟁력관련 보도 중 가치차이를 

드러낸 기사 11건 역시 경제효율성 총 6건(구조조정 2건, 

규제해제 2건, 행정부 역할 확대 2건), 노동형평성 총 5건

(Figure 3) Improvement poi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Media

(노사관계개선 2건, 노동법준수 3건)으로 두 가치가 거의 

동등하게 나타남으로써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은 매체별 상위 3개씩의 국가경쟁력 개선 요소

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꼽은 

국가경쟁력 개선 요소로 규제해체(31.8%), 자유시장

(29.5%), 법치와 공권력 행사(27.3%)를 꼽았으며 한겨FP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와는 반대로 행정부 축소(25.2%) 노

사관계개선(8.3%), 근로조건개1선(8.3%)을 주요 국가경쟁

력 개선 요소로 보았다. MBC의 경우는 규제해체(34.5%), 

법치와 공권력 행사(13.8%) 등 주로 친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관계개선(13.8%)을 중요 개선

요소로 꼽은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논

의하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구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신자유주의는 국가경쟁력

지수의 형태로 구체화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언론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

과는 첫째, 2008년부터 2017년 10년 동안 국가경쟁력에대

한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보도량

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MBC와 SBS,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가장 적은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

도시기별로 드러나는 특징은 모든 매체의 보도량이 2008

년과 2012년,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시기에 국가경쟁력보

도가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매체별 국가경쟁력 관

련 주요 행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언론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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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는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행위자는 행정부와 기업이

었다. 다만 가장 많은 노출 빈도를 보인 행정부에 비해 입

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노동계 등은 보도에 노출되는 횟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언론이 이들 주체에 대해 의도적

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국가경

쟁력 관련 행위주체들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림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의 경우 공권력 등

의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공권력

은 불법적인 노동계의 물리력 행사를 견제해야하며 따라

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노조를 위시한 노동계는 국가경

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그려지고 있었다. 반대로 한겨레

신문의 경우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

나 행정부 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불합리한 노

사관계를 바로잡는 등 행정부 개입의 대상과 방법론에서 

조선일보와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관련 요소를 보도하는 매체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언론은 8대2의 비율로 경제효율성에 치중하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러한 압도적인 비율은 조선일보

(64%)에서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

일보의 경우 규제해체, 자유시장, 행정부역할 강화라는 

요소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제효율성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였으며 한겨레신문의 경우 행정부 역할 축소, 노사

관계개선, 근로조선개선 등의 요소를 부각하며 노동형평

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었다. MBC의 경우 규제해

체, 행정부 역할강화 등 경제효율성에 치중한 보도를 내

보냈지만 노사관계개선이라는 요소를 국가경쟁력 개선

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이론적 논

의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행과정에

서 흔히 자행되는 국가통치 혹은 공권력의 행사가 본 연

구의 연구결과를 비추어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공간속에

서는 각종 규제해체 및 노동 분야에 대한 탄압 등의 형태

로,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다. 더욱이 특정 시기 정부에 의해 규제해체 등의 신자유

주의적 가치는 당시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가치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때 분석대상이 된 다수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권의 강

력한 행사를 유도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더욱 구체

적으로 해당 시기의 강력했던 행정부는 정책적으로 규제

해체에 초점을 맞추고, 물리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유연화

에 힘쏟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당시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혹은 적극적

인 방식으로 수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국가경쟁력보

고서가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우리언론에서 신자유주의를 거론함에 있어 묘사

되는 기업이라는 주체는 행위자이자 동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혜자로 위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

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

에서 신자유주의를 논할 때 이들을 우회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결과는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

고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대통령 자문단 성

격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와 

국가경쟁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대기업의 총

수를 직접 위원장직에 임명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편향

되고, 의도된 방향으로 강화시키고자 하였다는 목적에 대

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 과

정에서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 

‘지속적으로 기대치를 밑도는(consistently underperform) 

노동 시장의 형평성은 또다시 주변화되고 배제되었다. 용

산참사, 쌍용차 해고사태 등은 이시기 노동탄압의 실질적

인 예다. 다수의 언론은 앞선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습관

적으로 강성, 귀족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며 행정부의 실

력행사를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이란 다수의 

언론에 의해 의심의 여지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대상’

으로 인식되고, 그 방법 또한 마치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 

및 경제력 강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답습하듯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비단 우리나라 또는 일부학계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경제학자 이정우 

역시 2010년 9월 12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국가

경쟁력 순위를 평가하는 대표적 두 기관(세계경제포럼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한 시기의 국가에 대한 

평가와 순위의 급락이 서로 엇갈리는 점, 각국 기업가에 

대한 주관적 설문이 평가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는 점을 제시한다.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역시 ‘국가는 이윤 획득이 목표인 기업과 달리 국가의 기

능은 복잡함으로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자체가 틀렸다’

는 점을 언급하며 경쟁력이라는 경영학 용어가 국가에 

직접적으로 대입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경쟁력순위 산정과

정에 있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 방식은 단

적으로 국가경쟁력지수를 통해 비춰지는 국가의 모습이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리 언론

의 국가경쟁력보도는 왜곡된 시각에 대한 성찰없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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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세상의 특정 부분만을 비출 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부의 언론만을 분석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임으로 전반적인 한국 언론의 국가경

쟁력보도의 경향성을 논할 수 없으며, 분석대상이 되는 

보도의 양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전반적으로 섣부른 판

단의 여지가 있다. 이는 향후 분석대상이 되는 언론과 보

도의 양을 확대시킴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국영방송, 뉴스통신사, 종

합편성 등 방송의 소유구조나 방송뉴스 매체의 차이에 

따른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지 못하여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

[1] Thussu. D. K. "Internationalize Media Studies", 

Televison & New Media, Vol. 10, No. 1, pp. 162-164, 

2009.

https://doi.org/10.1177/1527476408325371 

[2]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Translated by 

Yoon Hyeong-Sook,  Nanam, 2002.

[3] G. Y. Nam  and J. W. Hong. "Globalization, the nation, 

democracy and the political system",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 8 No. 3, pp. 59-88, 2008.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120862

[4] Osterhammel, J. and Petersson, N. P., Globalization: a 

short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5] N. Y. Park. "Globalization and the nation state", Social 

Science Research, Vol. 9, pp. 21-40, 1998.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153478

[6] E. J. Kim. "Latin American nationalism and post- 

neoliberal reconstruction of the nation state in the period", 

Ibero America, Vol. 19 No. 1, pp. 1-40, 2017.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0001

[7] Overbeek, H. "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employment ques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Employment: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transnationalization of the (un) employment question, pp. 

14-105, Routledge, 2004.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pdUqB

gAAQBAJ&oi=fnd&pg=PA13&dq=Overbeek,+H.+%22

+Globalization,+neo-liberalism+and+the+employment+q

uestion&ots=TZ971j0ad7&sig=lyuXiQ2mBahVQfy7_32

dkvDz1Uc#v=onepage&q=Overbeek%2C%20H.%20%2

2%20Globalization%2C%20neo-liberalism%20and%20t

he%20employment%20question&f=false  

[8] Hyslop-Margison, E. J. and Sears, A. M.  

"Neo-liberalism, globalization and human capital 

learning: Reclaiming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7. 

https://doi.org/10.1007/1-4020-3422-9 

[9] Clarke, J. "Turning inside out? Globalization, neo- 

liberalism and welfare states". Anthropologica, pp. 

201-214, 2003.

https://doi.org/10.2307/25606141 

[10] Tickell, A. and Peck, J. "Making global rules: 

globalization or neoliberalization. Remaking the global 

economy", Economic-geographical perspectives, pp. 

163-182, 2003.

https://doi.org/10.4135/9781446216767.n10 

[11] H. K. Yoo. "Neoliberal globalization paradigm", Asia  

Pacific Research, Vol. 16, No. 1, pp. 123-140, 2009.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60395

[12] B. Y. Ahn and H. B. Lim.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Nanam, 1999.

[13] Y. K. Kim and H. B. Lee and S. Y.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verseas Public Broadcasting on the 

Enhancement of National Brand Value. Advertising 

Research, No.98, pp.115-153, 2013.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673

33

[14] B. S. Song. "Criticism of neoliberal globalization 

discourse", Korean Sociology, Vol. 43, No. 1, pp. 

188-219, 2009.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157547

[15] S. B. Kim and Y. J. Kim, "World politics of index",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6, No. 1, pp. 7-49, 

2016.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59861

[16] Harvey, D. Spac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History 

of Cultural Science, 2005.

[17] B. D. Choi. "David Harvey's geography and spac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2, pp. 7-38, 2011.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26247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pdUqBgAAQBAJ&oi=fnd&pg=PA13&dq=Overbeek,+H.+%22+Globalization,+neo-liberalism+and+the+employment+question&ots=TZ971j0ad7&sig=lyuXiQ2mBahVQfy7_32dkvDz1Uc#v=onepage&q=Overbeek%2C%20H.%20%22%20Globalization%2C%20neo-liberalism%20and%20the%20employment%20question&f=false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67333


국가경쟁력에 대한 한국언론보도 경향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0권1호) 111

◐ 저 자 소 개 ◑

최 철 호 (Chul-Ho Choi)

201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지역학과(문학사)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2017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대안미디어, 휴먼커뮤니케이션
E-mail : zzanghalbae8@naver.com

채 영 길 (Young-Gil Chae)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2002년 Univ. of Texas at Austin, 커뮤니케이션 석사
2008년 Univ. of Texas at Austin 커뮤니케이션 박사
2009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관심분야 :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대안미디어, 커뮤니티미디어, 저널리즘.

E-mail : chaeyounggil@gmail.com

[18] H. S. Yoo. "Democratic and neoliberal polic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ocusing on labor issues in South 

and South Americ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1 No. 2, pp. 233-256, 1997.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764049

[19] S. Y. Yoon.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after the IMF crisis", Asian Studies, Vol.  

56, No. 3, pp. 364-395, 2013.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55670

[20] J. H. Ji. "Crisis Management and Political Sociology of 

Change", Korean Sociology, Vol. 41, No. 5, pp. 1-34, 

2007.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952608

[21] D. R. Kim, "American elite media and neoliberalis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3, No. 3, pp. 346-368, 2009.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180785

[2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World 

Econimic Forum.    

http://www3.weforum.org/docs/GCR2017-2018/05FullR

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7%E2%80%9

32018.pdf

[23] S. N. Jeong. "Emotional dynamics of social emotions and 

social changes in neoliberal times", Korean Society of 

Sociology, Journal of Sociology, pp. 287-305, 2008.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89861

[24] T. H. Jeong.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under Kim 

Young - sam 's regime", Studies in Korean Studies, Vol. 

25, pp. 445-472, 2006.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53963

http://www3.weforum.org/docs/GCR2017-2018/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7%E2%80%932018.pdf

